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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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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방법 

조사기간 

      

에너지, 경제, 행정, 갈등관리 전문가 

106명 

CAWI(이메일을 통한 웹조사) 

2016년 9월 20일(화) ~ 24일(토)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조사 결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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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 

• 주택용 전기요금 ‘지금보다 인하해야’, 72.6% 

• 산업용 전기요금 ‘지금보다 인상해야’, 62.3% 

• 주택용 요금제와 산업용 요금제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83.0%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 

문.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상업용, 교육용, 농림수산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다음의 
입장 중 어느 입장에 공감하십니까? 

문.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다음의 입장 중 어느 입장에 공감하십니까? 
문. 지금의 주택용 요금제와 산업용 요금제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 

83.0 

없다 

17.0 

주택용 전기요금제와 산업용 전기요금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62.3 

5.7 

33.0 

21.7 

4.7 

72.6 

산업용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요금 

지금보다 인상 현행대로 유지 지금보다 인하 

[단위: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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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의견 

• 현행 6단계 누진제, ‘대폭 완화(36.8%)’ > ‘다소 완화(31.1%)’ > ‘ 폐지(26.4%)’ > ‘현행 유지(5.7%)’ 

•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 ‘대폭 줄여야(41.5%)’, ‘다소 줄여야(32.1%)’, ‘ 폐지(25.5%)’ > ‘현행 유지(0.9%)’ 

주택용 전기요금 6단계 누진제에 대한 생각 

문.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 11.7배에 대한 생각 

문.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이 11.7배입니
다. 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단위: %] 유지 

5.7 

다소 완화 

31.1 

대폭 완화 

36.8 

폐지 

26.4 

유지 

0.9  
다소 

줄여야 

32.1  

대폭 

줄여야 

41.5  

폐지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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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소득 재분배 효과 

•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65.1%(별로 없다, 49.1%, 전혀 없다, 16.0%)  

•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효과가 있다, 14.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한 생각 

문.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 17.9 49.1 16.0 14.2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별로 없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다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효과가 있다 

효과 있다 20.7% 효과 없다 65.1% 역행한다 14.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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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폐지 시 저소득층 지원 방안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폐지 시 저소득층 지원 방안 

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폐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경우, 저소득층 지원 방안으로 다음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소득층 지원 , ‘전기요금으로 마련된 전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39.6%)’ 이 가장 바람직 

25.5 

39.6 

27.4 

7.5 

전기요금 체계 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요금체계를 부과 

전기요금으로 마련된 전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정부 일반예산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하는 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지원은 하지 

않는 방안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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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민간개방, 민영화인가? 

• 전력시장 민간개방, ‘민영화(50.0%)’ > ‘민영화 아니다(41.5%) 

 전력시장 민간개방, 민영화인가? 

문. 정부는 지난 6월에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력시장 민간개방에 대한 다음의 입장 중 어느 입장에 공감하십니까?  

[단위: %] 

50.0 

41.5 

8.5 

전력시장에 민간회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민영화이다 

정부가 한전 지분을 51% 이상 보유하므로 민영화가 아니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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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민간개방에 대한 의견 

• 전력시장 민간개방,   ‘반대(51.9%)’  > ‘찬성(42.5%)’  

• 반대 이유, ‘공공재인 전기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므로(61.8%)’ 

• 찬성 이유, ‘경쟁을 통해 효율이 높아질 것이므로(75.6%)’  

 전력시장 민간개방에 대한 의견 

문. 정부의 전력시장 민간개방 방침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찬성 

42.5 

반대 

51.9 

모름 

 5.7 

전력시장 
민간개방 

61.8 

36.4 

1.8 

공공재인 전기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므로 

대기업에 특혜로 

귀결될 것이므로 

기타 

반대 이유(N=55) [단위: %] 

75.6 

24.4 

경쟁을 통해 효율이  

높아질 것이므로 

한전의 방만경영과 

부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찬성 이유(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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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민간개방 시 전기요금 영향 

• 전력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것(50.9%)’ 으로 전망 

 전력시장 민간개방 시 전기요금 영향 

문. 전력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경우,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단위: %] 

21.7 

27.4 

50.9 전기요금이 



12 

전력시장 개편 방안 

• 우리나라 전력시장 개편, ‘공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61.3% 

 전력시장 개편 방안 

문. 우리나라 전력시장 개편 방안으로 다음 중 어느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공영화를 통해  

공공성 제고 

61.3 

민영화를 통해 

시장논리 적용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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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책임소재 

•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관련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은 정부와 한전(84.9%)’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식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책임소재 

문.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84.9 

7.5 7.5 

관련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은  

정부와 한전 

전력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판적 입장을 취한 전문가 

전력을 소비한 만큼 감당은  

하지 않으려는 국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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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관련한 정책의 추진 방향 

•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책,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안(62.3%)’이 가장 바람직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책의 추진 방향 

문. 앞으로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7 

33.0 

62.3 

정부 주도하에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안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안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안 

[단위: %] 


